
 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지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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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15년 후인 2020년에 이르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우리사회의 인구 고령화가 예상외로 빠른 속도

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시급

한 시점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당장의 문제라기보다 현재 진행형으로 다가오는 미

래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하고 사회전반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대체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각계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는 바

람직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공개토론의 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을 토

론회에 모셔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부다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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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화 : 전망과 대응 

2002년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3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

한 바 있다(통계청, 2002). 이러한 미래 예측을 위해서는 출산율에 관한 일정한 가정

이 필요한데, 당시 사용된 가상 출산율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경우 1.39이다. 하

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1년에 1.30, 2002년에 1.17, 2003년에 1.19, 

그리고 2004년에 1.16명으로 나타나 당시 사용된 가상 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통계청은 이러한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반영한 특별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수정, 발표하였다(통계청, 

2005a).

전체 인구의 감소보다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미래의 노동인구 구성비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15～64세)은 71.8%인데, 이 

비율은 2016년에 73.2%를 고비로 점차 감소해 2020년에는 71.7%, 2050년에는 53.7%

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경제적, 사회적 함

의는 지대하다.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경제성장은 노동력(L) 및 자본(K)의 투입과 

기술개발로 인한 생산성(f)의 향상에 따라 결정된다(y=f(L,K)). 따라서 노동력의 감소

는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나 자본 투입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이현승․ 김현지, 2003).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한 노인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인구의 상대적인 감소를 불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15～64세로 나타나는 부양지수로 볼 때, 1970년 17.5명이 2005년에는 7.9명, 

2020년 4.6명, 그리고 2030년 2.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통

계청, 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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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생산 가능 인구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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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통계청, 2005,『장래 인구 특별추계』.

이러한 다소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의 미래추계 모습은 근본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출생아 수에 기인한다. 여성 한 명이 일생동안 출산하는 평

균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1960년 6.0, 

1980년 2.5, 그리고 2004년 1.16명을 기록하고 있어,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여

성의 출산율이 감소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개의 요인들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초혼연령과 첫 출산연령이다. 우리나라에서 초혼연령

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첫 출산연령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표 1 참조). 둘째는 미혼, 이혼의 증가에 따른 연령별 유배우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30세에서 34세 여성의 경우 미혼일 확률

이 1980년에는 2.7%에 불과했으나, 2000년의 경우에는 10.7%로 증가하였으며, 2005

년에는 13.1%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표 3 참조).

                          [표 1] 평균 초혼연령                           (세)

1981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남자 26.4 27.8 28.4 29.3 29.6 29.8 30.1

여자 23.2 24.8 25.4 26.5 26.8 27.0 27.3

  자료:통계청, 2005,『장래 인구 특별추계』.



5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이 결혼이라는 제도 내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경우, 결혼연

령의 상승과 연령별 유배우율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가치관 변화의 요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가

치관 변화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관은 현재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2003년에 행해진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미혼남녀의 29%정도가 결혼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한 비율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승권, 2003).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 후에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전

제 기혼여성 중 58%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

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며,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는 등의 사회변화 속에서 여성

들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은 비단 우리사회 뿐 아니라, 산업화를 우리보

다 앞서 시작한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를 가리켜 한 

사회학자(Davis, Kingsley, 1963)는 ‘20세기의 조용한 혁명’이라 하며, 이러한 현상이 

몰고 올 사회적 변화에 관해 깊은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 이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인가? 우

리보다 앞서 저출산율 문제를 놓고 고심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경우 80년대에 출산율을 성공적으로 반등시켰는

데,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한 핵심적인 요인은 사회의 육아 분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 해소, 육아비용 보조, 공공 

탁아소 확대 등의 제도적 변화,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식의 

변화, 즉 육아는 단지 개인 여성의 몫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과

제라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

성들의 가치관 변화가 반드시 출산율의 감소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1970년대 중반부터 이미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 문제를 놓고 몇 십 

년째 고심을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문제의 핵심은 ‘육아 책임을 여성

에게만 돌리는 것‘ 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육아 책임은 부부와 사회 모두가 나누어야 

한다는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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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비용의 사회적 분담: 국제적 비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육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아이가 6세가 될 때까

지 양육 수당을 지급하며, 프랑스는 3세까지 양육비 보조를 한다. 프랑스에서는 아이

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에겐 3년 동안 매달 340유로(44만2,000원)를 사

회 보장 기금에서 지원하며,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한 경우, 3년 동안 아이를 돌볼 탁

아소 보모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 받는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보육 시설 이용료 중 보호자 부담률은 74.6%이다

(스웨덴: 17%, 일본: 46.6%, 미국: 59%).

2004년 우리나라의 보육 예산은 GDP대비 0.05%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노르웨이: .6%, 스웨덴: .6%, 덴마크: .9%).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 시설은 정부에 등록된 전국 보육 시설 26,903

여 곳 중 5%인 1,349개이다(스웨덴: 87%, 일본: 58.5%).

 가치관 변화는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 ?

북유럽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키게 된 데는, 육아 부담의 사회적 분

담 외에 다른 한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북유럽 전체를 볼 때 1970년 한 해 동안 일어

난 총 출산 중 혼인 외 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8%이었다. 그런데 이 비율은 1980

년에는 19.5%, 1990년에는 33.3%로 증가하였다. 특히 스웨덴(52%)이나 덴마크

(45%)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경우, 1988년 현재, 출생하는 아이들 두 명 중 

한 명은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났다. 물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결혼제

도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이는 다시 혼외 출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부장적 결혼제도를 거부하는 여성들의 입장

에서 볼 때 그러한 결혼의 거부가 자녀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필요는 없으며, 현실적

으로 육아 부담을 사회에서 분담해 줌으로써 가족을 형성하지 않고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Castells, 1997).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아직은 강한 가족주의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

에서 혼외 출산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매년 6,000～7,000명으로 추정, 2001년 우리

나라 총 출생아 수는 557,000명, 따라서 약 1.1～1.2%). 특히 최근까지도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은 대부분 입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접 양육을 희

망하는 미혼모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도 이제 시작되고 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육아의 부담을 분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실행된다면, 이는 

미혼모들의 출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는 사회적 가치관 변화

가 물론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서구 사회에 비해 아직은 상대적으로 강

하게 남아 있는 우리 사회의 결혼제도에 대한 사회적 믿음, 이는 지속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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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사회를 살펴보자. 우리사회에서 육아는 아직도 전적으로 여성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의 일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일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출

산여성 중 법정 출산 휴가(유급 3개월)를 받은 여성은 출산여성 5명 중 1명에 불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여성근로자들은 출산으로 인해 직접,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출산 후 양육에 있어서도 적절한 탁아소 

시설의 부족은 물론 양육비 부담, 그리고 남성들의 육아분담 등, 이 모든 문제들은 

단지 개인 여성들이 해결해야 하는 그들만의 문제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육아와 자신의 직업적 성취는 양립할 수 없는 과제로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치관 변화 외에, 출산율 감소를 낳고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우리는 경제적 요인

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

의 경제구조적 변화들은 개인들의 직업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으며, 우리 경제 전반의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

로 인해 남성이나 여성 모두 예전에 비해 첫 직장을 얻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으며, 

직장을 얻었다 할지라도 직장의 안정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으

며,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과 불

확실성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며, 결혼이나 출산 등을 

통한 가족 형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도 80년대 

경제적 불황기에 DINK족(Dual Income with No Kids:자식은 없이 맞벌이를 하는 부

부 유형)이 유행했었는데, 이러한 경향이 90년대에 들어 경제의 부흥과 함께 변화하

고 있다고 한다(이현승․ 김현지, 2003).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 앞으로 출산율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위에서 지적되고 

있는, 출산율과 관련된 두 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다. 

1. 시나리오 Ⅰ: 

육아의 사회적 분담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2. 시나리오 Ⅱ
육아의 사회적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3. 시나리오 Ⅲ
육아의 사회적 분담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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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나리오 Ⅳ
육아의 사회적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육아의 사회적 분담은 경제적 비용

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출산과 관련해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직업적 불

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사회가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육아비용 지급, 그리고 탁아소 설립과 운영 등, 출산, 육아의 일정 부분을 사

회가 분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사회가 육아를 

분담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로 본다면 매우 비용이 드는 일이며, 따라서 경제적 여건

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로 앞서 거론되었던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80년대 반등을 보이던 출산율은, 90년

대 경기불황에 따른 복지예산 축소와 더불어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세 번째 시나리오, 즉 경제적 상황의 호전이 없이 육아의 사회적 분

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Ⅲ번의 시

나리오는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의 경우와 출산율과의 관계

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장 이상적인 경우로, 우리사회의 경제구조적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개인

과 국가 전체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육아의 사회적 분담을 제도

화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은 물론 이에 필요한 경제력이 확보되어 실행 될 수 있는 

경우다. 이 경우 현재 출산율 감소를 낳고 있는 두 가지의 주요 요인이 해결됨으로

써, 출산율 반등이 상당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구조적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인과 국가의 경제 불안정 요인이 많

이 완화되지만, 사회적으로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 출산율 감소를 낳고 있는 두 가지 요인 중 경제적 불안정 요인 한 

가지만 해결된 것으로, 그러한 요인에 의해 진행되었던 감소만큼의 출산율 반등은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9

현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경우로, 우리 경제의 성공적인 경제 구조 전환

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육아의 사회적 분담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다. 이 경우, 현재 출산율 감소를 낳고 있는 두 가지 요인 모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3.7%에서, 

1990년 5.0%, 2000년 7.3%로 차츰 증가해 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10.9%, 2020년에 

15.7%, 2030년에는 24.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05a). 즉 2030년경

이 되면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네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사회가 된다

는 것이다.

[그림 2]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 구조의 변화

  

  자료 : 통계청, 2005,『장래 인구 특별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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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

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는,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이며, 둘

째는 평균수명의 연장이다. 1960년 우리사회 남자의 평균수명은 51.1, 여자의 평균수

명은 53.7이었다(김태헌, 2002).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0년의 경우 남자는 

72.1, 여자는 79.5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0년에는 남녀 각각 78.2, 84.4의 평균수명을 

지닐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표4 참조).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인가?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의 추세를 고려하고, 특히 최근의 생명공학적 연구들의 활발

함을 고려할 때 평균수명의 연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

로 인구의 고령화 여부, 그리고 그 속도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은 출산율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고령화 여부와 관련해, 우리사회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출산율이 반등하고, 그 반등의 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 평균수명의 연

장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경우이다. 그런데 현실적

으로 생각할 때 출산율의 반등이 그렇게까지 크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

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리라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가변적인 것은 그 속도라고 하겠다. 만일 출산율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면 고령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만일 출산율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한

다면,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늦추어질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즉 변수는 단지 속도일 뿐 고령화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변화 방향이라면 

우리는 인구 고령화의 의미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는 특정 시점에 결정되는 결과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동안 진행되는 과정

이며, 따라서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며, 이는 그러한 현상과 관련해 제기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사회,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 특성

교육제도와 노동시장이 모두 엄격한 연령분리에 의해 운영된다. 교육은 일정 연령

동안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교교육의 완료와 함께 노동시장 진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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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며, 일정 연령이 되고 학교교육을 통해 형성된 인적자본이 평가 절하될 시점에 

이르면 노동시장에서 퇴출된다. 경제적 은퇴와 함께 시작되는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은퇴를 동반하며, 이 시기에 이르면 생활은 여가로 채워진다.

▪ 문제점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은퇴와 함께 시작되는 여가의 기간이 점차 길어지

고 있다. 정년을 60세라 가정한다 해도 2020년경이 되면 노인들에게는 약 20년 

정도의 여가의 시간이 허락된다. 이러한 길고 지속적인 여가의 시간이 과연 여

가의 본연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경제적 은퇴는 사회적 은퇴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제적, 사회적 은퇴 이

면에는 기회와 자원의 박탈이라는 현실이 있다. 이는 노인 인구들의 의존성을 심화시

키며, 사회적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

  현재 노인인구의 특성 

200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들 10명 중 8명은 초등 이하의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여자 노인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아 10명 중 9명이 초등 이

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 소득 면에서 볼 때 노년기 빈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

다. 2000년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 보조 혹은 자활 지

원을 받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4.2%에 이

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회 65세 이상 노인 중 전혀 소득

이 없는 노인이 3.9%이며, 50만원 미만인 노인은 74.8%에 이른다. 소득이 있는 경우 

주요 소득원은 자녀로부터의 지원이나 본인의 근로 소득인데, 자녀로부터의 지원액은 

평균 10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40.4%가 근로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월 평균 근로 소득은 14.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나 취업률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 노인들의 취업 기회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나, 이들 중 대다수의 종사 업종은 농업이나 단순 노무직, 임시직이다. 이는 연

령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구조 속에서도 많은 노인들이 빈곤의 위협 때문에 주변적이고 

임시적인 노무에라도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 준다(박경숙, 2003).



12

▪ 특성

평생교육제도의 활성화로 개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연령은 더 이상 입직과 퇴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여건과 능력에 맞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에 

부응하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향유할 수 있다.

▪ 문제점

‘연령차별주의’가 ‘성차별주의’ 또는 ‘인종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개인

들을 집단의 속성에 의해 평가하고 집단의 기회와 자원을 박탈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노인들 집단 내부에서도 일에 대해 보다 적

극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1994년에 모든 직무에 대해 연령에 의한 강제퇴직을 금지하는 법률이 

공포됐다.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려

는 노력의 시작인데, 사실 이러한 시도 이면에는 중요한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퇴직연령의 연장은 세금확보와 연금절약의 이중효과를 통해 조기퇴직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0년 이상 지속되는 저출산

율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지난해 ‘세대간 워크 쉐어링(work sharing)' 정

책을 제시한 바 있다. 즉 30～40대 아이를 낳고 키울 시점인 연령대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신 고령자와 젊은이들을 추가로 고용하라는 것이다. 이는 출산

율 문제,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자 문제 모두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OECD 회원국 전체로 볼 때, 노년층의 비율은 현재 22%에서 오는 2050

년에는 46%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OECD는 노

인을 경제 활동에 편입시키지 못할 경우 경제는 마비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

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장려는 단지 노령인구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

해 정책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인가? 역사적인 시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거의 20

년에 달하는 은퇴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 노인들의 현실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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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되는 최근의 현상일 뿐이다. 1950년경 평균기대수명은 은퇴연령보다 약간 

더 길었을 뿐이다. 또한 미국이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1936년 당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는 당시의 평균수명으로 보면 현 시점의 79세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림 3 참조). 지난 몇 십년동안 이룩한 의학의 발전, 이로 인한 노인인구의 건강상

태 향상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는 오히려 급속히 줄어들은 것이 현

실이다. 예를 들어, 지난 25년 동안 60～64세 남자들의 취업률은 독일에서는 70%에

서 32%로, 프랑스에서는 67%에서 22%로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65세 이

상의 남자 중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1950년에 46%이던 것이 1987년에는 16%로 

저하되었다(피터슨, 2002). 

[그림 3]  은퇴 연령

자료:SSA, 1992, 필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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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일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산다는 연구들이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

으며, 미국 은퇴 생활자들의 대부분은 목표를 가지고 살던 때를 그리워하고, 4분의 3

은 ‘어떤 종류든 돈을 받는 직업’을 가지기를 희망한다는 조사도 보고되고 있다(피터

슨, 2002).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인구를 둘러싼 사회적 신화들은 그들을 단지 사회

의 부담으로 묶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노인집단의 신체적 쇠퇴와 생산성 저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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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사회적 인식으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노동시장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대한 고

려보다는 집단의 특성만을 고려하는 통계적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다. 현재에도 노인

집단 내부에는 신체적 건강과 관련해 개인별 차이가 많이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하고 있는 의학기술과 건강에 관한 관심 등을 고려할 때 미래의 노인집단의 건

강상태가 현재보다 일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인인구의 생산성에 관해서는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이 사회적 편견

임을 입증하는 연구 자료들이 많이 산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점포 몇 군데를 전부 

50세 이상의 종업원들로만 운영하고 있는 영국 가정용품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점

포에 비해 이직률은 6분의 1에 불과했고, 결근율은 40퍼센트 낮았으며, 누수(절도)는 

60퍼센트가 적었으며, 수익은 18퍼센트가 높다고 한다(피터슨, 2002). 특히 우리의 미

래사회에서 노인인구 집단은 현재 우리사회 노인인구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일 것이며, 교육은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요인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60세 이상 노인 채용 ‘실버 회사’ 인기 끈다” 

고령 직원을 채용하는 실버(노인) 우대 회사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종로 강남․양천구 등에 5개 지점을 두고 있는 실버 택배 회사인 ‘떼제베’에는 요

즘 취업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모두 만 65세가 넘는 이 회사의 종업원들은 현재 

80명으로 1년 전의 두 배로 늘었다. 이들은 하루 평균 5건 정도의 서류․꽃바구니․
선물을 배달한다. 보통 5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지만,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수

입을 올리는 고액 직원도 상당수 된다. 배기근 사장은 “경기 일산에 이어 조만간 

부산에도 지점을 낼 계획”이라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

다 적어도 30%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푸드 업체인 한국 맥도날

드도 60세 이상 고령 직원 채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직원 42명이 전국 

각 매장에 근무 중, 시간 당 평균 3500원의 급여를 받고 젊은이들과 똑같은 일을 

한다. 부산 해운대점 박준규 씨(63세)의 경우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 직원으로 특

채되기도 했다.

(중략)

조선일보, 200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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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노인인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노인 집단의 특성 또한 변화하

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노인인구에 관한 시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은 제도적인 정비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

한 것은 연령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관행에 있어서의 변화다. 전

반적인 사회변화, 경제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일생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평생교육 시

스템이 보다 광범위하게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인구를 경제활동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는 정년의 연장, 완전한 은퇴로 접어들

기까지 업무량과 소득을 적정히 조정해서 근무하는 교량작업(bridge work), 그리고 

임금 피크제 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임금 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지나

면 임금을 줄이면서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 입장

에서 본다면 고령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고임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고령자 채용 

회피 경향을 줄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노인인구의 노동력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차

피 인구구조상 젊은 노동력이 점점 희박해 질 것임을 고려할 때, 나이 든 사람이 젊

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나이 든 사

람들에게는 적은 시간만 근무하게 해서 업무 분담을 줄이는 대신에 봉급을 조절하는 

식으로 노인인구의 노동력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피터슨, 2002). 

물론 이러한 탄력적인 고용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전반

의 유연성 증가가 필수적임은 분명하다. 

노인인구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물론 노동 공급자인 노인 

인구 내부에도 존재한다. 특히 장유유서의 전통주의적 가치관은 노인인구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연령으로 인한 일정한 특혜를 누릴 것을 기대하게 하는데, 연령통합적인 사

회에서는 연령에 의한 차별이 문제가 되는 만큼, 연령에 의한 특혜도 기대하기 어려

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가치관 변화에 관한 연

구들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환위기 이후 가치관 측면에서 빠르게 시장경쟁 체

계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삼성경제연구원, 2003; 송호근, 2003), 미래사회

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와의 충돌로 인한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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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과 자원 봉사 활동 및 기타 사회 활동 

 

 미래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 참여는 경제적인 영역 이외에 더 광범위한 영역

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래 노인집단의 교

육수준은 현재 노인집단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이며, 또한 민주주의와 사

회 변혁의 시대적 배경 하에 성장한 집단의 속성상, 20～30년 후 우리사회 노인

들의 사회 참여 욕구는 매우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회 참여란 자원 봉사 

등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 또는 이익 집단화를 통한 정치 세력화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은퇴자 협회(AARP)의 경우를 보면, 33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1700명의 상근 직원을 두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이들은 다양한 수익사업 및 지

역 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자원 봉사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세력화된 이익 집단으

로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조직화된 사회 참여

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데(대한은퇴자협회,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의 은퇴자

클럽, 시니어 통역자원봉사단 등),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 전체를 통합하는 방향으

로 갈지 아니면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우리 사회

가 기존의 연령 차별적 관행들을 성공적으로 개선해 가는 정도에 의해 좌우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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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는 1980년 797만에서 2000년 1460만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까지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1815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청, 2003). 이러한 가구 수의 증가는 가구의 지속적인 분열현상에 의한 것으로, 

동 기간동안 평균 가구원 수는 4.5명에서 3.1명으로 감소하였으며(2020년에는 2.7명이 

될 것으로 추정됨),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8%에서 

15.5%로 증가하였다(2020년에는 21.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표 2]  가구의 변화 추세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총가구수 (1,000가구) 7,969 9,571 11,355 12,958 14,312

평균 가구원수 (명) 4.5 4.1 3.7 3.3 3.1

1인 가구 비율 (%) 4.8 6.9 9.0 12.7 15.5

  자료:통계청,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SES), http://kosis.nso.go.kr/

이러한 가구의 지속적인 분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매개요인에 의해 촉진되고 있

다. 첫째는 1인 가구 형성의 잠재성을 지니는 집단의 증가 요인으로, 이는 미혼율과 

이혼율의 증가, 그리고 남녀별 평균수명 차이에서 기인하는 여성 노인의 증가 현상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3]에서 보여 지고 있듯이 우리나라 30～35세 여성(남성) 

중 미혼일 확률은 1980년 2.7(7.3)%에서 2000년 10.7(28.1)%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35～39세의 경우에도 그 확률은 1.0(1.7)%에서 4.3(10.6)%로 증가하였다. 또한 유배우 

이혼율(15세 이상 인구, 천 명당)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80년의 16에서 

1995년 3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남녀별 평균수명에서의 차이는 1990년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1971년에 7.1에서 1981년에는 8.2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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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미혼율, 이혼율의 추이                   (단위:%)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미혼율

女
30～34세 2.7 5.3 10.7

35～39세 1.0 2.4 4.3

男
30～34세 7.3 13.9 28.1

35～39세 1.7 3.8 10.6

유배우 이혼율 16 24 32

  자료:1)미혼율 - 경제기획원,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통계청, 『1990 인구 

주택 총조사 보고 서』, 『2000 인구 주택 총 조사 보고서』.

      2)이혼율- 박경애, 2000, “한국의 이혼율 추이와 의미, 1970～1995”, 『한국인구

학』, 제23권1호 pp.5-29.

                   [표 4]  남녀별 평균 수명의 추이                  (단위:세)

구분 1971년 1981년 1991년 2000년 2010년 2020년

남자 59.0 62.3 67.7 72.1 76.2 78.2

여자 66.1 70.5 75.9 79.5 82.6 84.4

차이 7.1 8.2 8.2 7.4 6.4 6.2

  자료: 통계청, 2005,『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구의 지속적인 분열이 관찰 되는 데는, 이러한 잠재적 1인 가

구 형성 인구의 증가 외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더 존재한다. 이는 단독가구 

형성 경향의 증가이다. 예를 들어, 1980년에는 미혼 중 1인 가구 거주 율은 2.3%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 비율은 10.1%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혼인구와 

사별한 인구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혼한 사람들의 경우는 16.8%에

서 32.2%로, 사별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8.3%에서 30.6%로 증가하였다; 김정석, 

2002). 이에 따라,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혼자 사는 비율이 1990년에는 

8.9%였던 것이 2005년의 경우에는 18.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통계청, 2005b). 

요약하자면, 기존에 속해있던 가족이 해체되거나, 또는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독립

할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만의 단독 가구를 형성해 독립적인 생활을 영

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혼인구에서 노인인구에까지 모두에게서 공통

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1인 가구 형성 잠재성이 높은 집단 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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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구와 관련해서는, 1990년 이후 남녀별 평균수명에서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

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별로 인한 단독

가구 형성 속도는 1970, 1980년대에 비해 다소 늦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차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미혼, 이혼, 그리고 단독가구 형성 경향 요인에 의

해 상쇄되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왜 미혼, 이혼, 그리고 단독가구 형

성 경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이는 이러한 현상들이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 방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

이며, 그러한 변화의 방향성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구조에서 가족주의는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해왔으며, 여

기에서 가족주의를 규정하는 기본 질서는 유교주의적 가부장주의였다. 이러한 유교주

의적 가부장주의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가족 내로 제한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

교주의적 전통에 기초한 가족주의는 서구에서 도입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의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물론 사회경제

적 요인들과 맞물려 진행된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확대되

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영역들, 이러한 변화 요인들은 기존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에 

만족하는데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사회 속으로 통합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증

가시키는 것이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서구

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그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

로운 가치관은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전통적 가부장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대립관계

에 있을 밖에 없으며, 증가하는 미혼, 이혼율은 그러한 상반되는 가치관들의 갈등상

태를 보여주는 사회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확대되는 개인주의적 가치는 비단 여성들에게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

니다. 앞서 지적된 단독가구 형성 경향의 증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사회 전반적으

로도 개인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이는 특히 노인인구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 노인 인

구 중 1인 단독가구 노인의 비율이 1990년에는 8.9%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16.8%로, 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남자노인의 경우는 3.4%에서 6.2%

로,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12.2%에서 22.4%로 증가; 김정석, 2002). 이러한 현실은, 

과거에는 규범적으로 자녀와의 동거가 당연시되던 것에 반해, 오늘날 자녀와의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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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다 상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박경숙, 2003). 

요약하자면, 규범으로서의 가족주의의 구속력은 우리사회에서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

는 반면,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가구의 지속적

인 분열은 상당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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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젠더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은 대략 4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첫째는 초혼 연령의 상승 및 미혼인구의 증가라는 인구학적 측면이다.  1960년 우

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25.4세, 여자 21.6세이던 것이, 1990년에는 남자 27.8

세와 여자 24.8세로 상승하였고, 다시 2003년에는 30.1세와 27.3세에 이르게 되었다.  

미혼 비율의 증가는 자연히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젊은 층의 미혼 상

태는 자발적 미혼상태, 비자발적 미혼상태,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일시적 미혼 상태

로 구별된다.  근래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8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남

녀의 미혼상태는 자발적인 경우가 37% (남 30%, 여 52%)이며, 비자발적인 미혼상태

는 46% (남 51%, 여 36%), 일시적 미혼상태는 17% (남 19%, 여12%)이다.  미혼자

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서’(58%)와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26%)인 것으로 나타나며, ‘독신을 선호하기 때문’은 13% 정도이다.  

마땅한 배우자가 없다는 경우는 여자(68%)가 남자(55%)보다 높으며, 경제적 기반이 

없다는 경우는 남자(28%)가 여자(6%)보다 높고, 독신을 선호하는 경우는 여자(13%)

가 남자(5%)보다 높다 (김승권 외, 2003).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저출산의 일정부분은 일시적 감소분으로서 외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향후에는 복구

가 가능한 부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이다.  경제 불황은 미혼남녀의 결혼 

연기 또는 기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출산의 지연 및 기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 90년대 말 외환위기 즈음부터 확연히 나타나게 되

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불황의 효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상황이 개선된다면 

부분적으로나마 출산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의 과중도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

나는데, 이 요인은 경제불황보다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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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의 한계가 대학 졸업할 때를 넘

어서서 결혼하기까지에도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사교육비도 자녀양육에 수반

되는 경제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3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51%)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

적 부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한 입

장이 강하였다. 그 외에는 ‘부부의 애정만으로 충분하기 때문’(34%)이라는 이유와 ‘내 

일을 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6%)이라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부, 2003).

세 번째는 가족 가치관의 변화 측면이다. 통계청(2002)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혼

관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998년에는 74%에서 2002년에는 69%로 감소하였으

며, 반면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사람들은 24%에서 2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태도 변화의 폭은 남성보다 여성들 사이에서 큰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02).   미혼 남녀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기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는 비율이 높고, 남성들이 결혼을 필수로 여기는 비율이 

높다.  흥미로운 것은 미혼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김승권 외, 2003).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에는 결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결혼이 자기

성장 및 발전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4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혼의 실패에 대

한 두려움은 남녀 공히 가장 일반적인 결혼 기피 요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자녀양육

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나 결혼이 자기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방송, 2004).

네 번째는 여성의 직업활동의 증가와 관련된 측면이다. 근래에 여성들이 전업주부

로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결혼 및 출산 후에

도 취업을 계속하는 것이 점점 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육아의 부담

은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여성의 직업활동을 방해하는 가장 중대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직업적 커리어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확대되면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여성들은 가정과 일을 양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사회제도의 미비

로 인해 결국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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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적 성취를 추구하는 여성들이 아예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이 일어나고 있다.

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해 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대략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집단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종합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족 가치관

의 약화와 개인주의화의 결과로 자녀를 원치 않거나 아예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경

우이다. 두 번째는 자녀를 낳고 싶지만,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또는 예상되는 

자녀 양육비의 과중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자녀양육 및 가족부양의 경제적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자신에게 있다고 자

각하는 남성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자녀양

육이 직업활동과 양립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직업활동에 일차적으로 헌신하기 위

해 자녀의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일단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자신

이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자각하는 여성들이 큰 부

분을 차지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발적으로 결혼

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은 결혼을 하고자 하고 출산하여 가족을 이루려

는 의도도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혼시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마땅한 배우자 찾기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젠더의 관점을 가지고 이를 다시 요약하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상당부분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자녀양육의 책임을 거의 전적으

로 여성에게 부과하는 동안 공공 차원의 어린이 양육체계를 이룩해 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맞이하

게 된 이 시점에서, 여성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되었다. 경제적 부양의 책임을 궁

극적으로는 남성들에게 돌리는 관행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부담의 크기

가 끝을 모르게 확대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남성들은 아예 가족의 형성을 포기하고 

싶게 되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출산율 1.16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빚

어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와 같은 의식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저출

산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지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임계의 

수준만 존재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의 파급효과로 다른 사람들도 선택의 제

한을 받게 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저출산이 가부장적 억압에 대한 여성들의 조용하지만 격렬한 저항이라고 

해석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성과 여성의 공동 파업,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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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으로 확산된 태업상태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가부장적 억압의 피해

자는 여성만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라고 하지 않았던가?

한편, 젠더의 관점에서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대응 과

제로 관심을 끌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마치 양날의 검을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저출산 문제를 타개할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을 보면, 드디어 재생산의 문제가 ‘여성들이 당연히 알아서 담당해 줄 문제’로 간주되

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해결해야 할 공공의 문제로 여겨지는 계기가 마련이 되

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장려금 지급 

정책이나, 셋 이상의 다산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보도나, 정부의 

1-2-3 캠페인을 접하면, 마치 코앞에서 흔들어대는 당근 때문에 등에 짐이 과도하게 

얹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어서게 만들어지는 당나귀 취급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 바라보고 여성의 생식능

력을 사회적으로 통제해보려는 가부장적 시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일기도 한다.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통적 성별

분업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완화하고, 사회가 어린이를 양육하는 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아프리카 어느 사회에는  “어린이 한 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

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는 속담이 있다.  어린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전해야 한다’거나 ‘엄마가 최고’라는 통념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  

저출산의 위기가 우리사회에 어린이 양육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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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노동력

저출산은 ‘문제’인가? 

저출산을 ‘문제’로 보는 시각이 더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출

산은 전적으로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며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할 분야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많이 낳아라, 적게 낳아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행위의 

집합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에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

하게 된다.

그렇다면 개인 행위의 집합적 결과인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다고 볼 수 있는가? 가족가치의 붕괴나 인구감소로 인한 국력약화 때문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무너져간다는 ‘가족의 가치’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개인

과 가족에게 있어서 각기 매우 다른 것일 수 있을뿐더러 다양한 가족형태야말로 개

인의 결정권의 영역에 있는 문제이지 전체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인구의 감소도 그 자체로 우려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인구규모에서 바로 

국력이 나오는 것이 아닐뿐더러 경쟁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의미에서의 ‘국력’ 운운이 

국민의 삶의 질에 앞서는 개념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 즉 인구의 

고령화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구대체수준을1) 한참 밑도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피라미드를 역삼각형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수준에서 초저출산율까지 너무나 단기간에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역삼각형 피라미드

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소득의 세대간 재분배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를 막론하고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

이 훼손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올바른 정책수단을 가지고 개입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1) 합계출산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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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우리는 흔히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낳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예전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들어왔다. 경제학자

들은 제한된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여성은 임금노동과 출산․양육 간에 선택

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것은 개인들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험적인 연구들에

서 지지되었다(Becker 1965; Schultz 1974). 

그러나 국가를 단위로 해서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인다. 최근의 통계지표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이 출산율도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노르딕국가들과 미국 등의 국가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을 동시에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대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이 두 변

수가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사회에서는 여성이 

일과 자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하는데 비해서 다른 사회에서는 여성이 어머니이

자 노동자로서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과 ‘자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사회에서는 높은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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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성의 경제활동수준별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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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여성고용과 출산율(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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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기수(2005)는 저출산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상황변화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의 변화 및 괴리에 의한 것이다. 

먼저 그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율 수준으로 떨어진 시기가 1997년말 

외환위기와 그 이후의 경기불황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면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직장안정성이 약해지며, 주택마련이 어려워지는 경제적 현실이 혼인

과 출산의 연기를 초래했다고 한다. 남성에게 아직도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실이 엄연한 가운데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어렵게 되었

다는 것이다. 경기불황은 혼인과 출산을 연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

은 일시적으로 합계출산율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추세로서의 저출산현상은 경기순환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

어 보인다. 장기적인 추세로서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강한 가족주의 의식

의 잔존과 성불평등이 결정적인 요인이다세계적으로 출산력 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이태리를 포함하여 남부유럽 등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곳이라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은기수 2005; McDonald 2005)(표1  참조). 

［표 1] 합계출산율 (2003)

Group1 Countries TFR Group2 Countries TFR

United States(2002) 2.01 Portugal 1.44

Iceland 1.99 Switzerland 1.41

Ireland 1.98 Malta 1.41

New zealand 1.96 Austria 1.39

France 1.89 Germany 1.34

Norway 1.80 Spain 1.29

Denmark 1,76 Italy 1.29

Finland 1.76 Japan 1.29

Australia 1.75 Greece 1.27

Netherlands 1.75 Singapore 1.26

Sweden 1.71 Republic of Korea 1.19

United Kingdom 1.71 Hong Kong SAR 0.94

Luxembourg 1.63

Belgium 1.61

Canada(2002) 1.50

   주: McDonal(200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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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 저출산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사실이 관찰된다면, 

다음으로 설명되어야할 것은 성불평등이 왜, 그리고 어떻게 저출산을 초래하는가 하

는 점이다. 이점은 특히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성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던 과거에 비하

여 현대에 와서 출산율의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설명이 요

구된다. 

 Chenais(1996)는 개발국가에서는 성평등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

만,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

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것을 ‘페미니스트 패러독스’라고 명명하였다 (이재경 

2005 재인용). 이러한 현상은 돌봄노동의 가치변화와 이에 따른 ‘돌봄의 공백’으로 설

명될 수 있다(이재경 2005).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돌봄노동과 관련된 역할

분담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의식변화를 사회제도나 정책도 뒷받침하

지 못하는 현실은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과 돌봄의 책임을 혼자 떠안는 선택은 피하

게 만든다는 것이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이데올로기적으로나마 인정하고 가족주의가 널리 받아들여지

던 과거에는 여성이 많은 자녀를 낳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주된 업으로 삼는 생애를 

거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임금노동과 무

급돌봄노동의 (교환)가치는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된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사회전반의 시스템이 여성의 임금노동 수행을 전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출산과 이에 따르는 돌봄노동은 여전히 여성개인

의 몫으로 남아있는 현실의 괴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림 3] 저출산과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저출산

낮은 여성경활

양육책임의 개인화(여성)

노동시장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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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은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

나 본격적인 노동력규모의 감소는 2020년 이후에 나타날 문제이다. 인구구성의 변화

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2050년에는 노동력의 50% 이상이 50세 이상

의 고령자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노동력의 생산성향상이 매우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 4] Labour force growth in Korea under different scenarios, 1950-2050a Millions, projections aft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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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der the "constant"scenario, participation rates by age and gender remain constant at their 

2000 levels. They are also held constant for the younger age groups in the other two 

scenarios. Under the "declining" scenario, participation rates for the older age groups (50 and 

over) are projected to gradually decline over the period 2000-2030 whereas they are projected 

to increase under the "rising" scenario. See text for further details. 

Source: OECD estimates based on the Korea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and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Projections, 2000-2050.

출처: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200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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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orea's ageing labour force over the next 50 Percentage of the total labou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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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OECD projections obtained by applying participation rates by gender and 5-year age 

groups for 2000 to the population projections from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Projections, 2000-2050 (medium variant).

    출처: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2005) 재인용

필자는 앞서 인구고령화를 우려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가 인구

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고령화가 

동반하는 사회문제는 결국 실질적인 부양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전체의 수

준에서 몇 명이 노동하여 몇 명을 먹여 살릴 것인가가 문제라면 이것은 결국 전체사

회의 고용율과 노동력인구의 생산성 문제로 귀결된다. 성과 연령을 불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노동에 참여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어린이를 부양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고령화된 사회가 선택의 여지없이 취해야할 길이다. 그 다음의 

문제는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전자, 즉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부

양비를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고령화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전달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부양비’란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을 동시에 반영하는 개념이다. 일반

적으로 부양비란 생산활동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수를 분모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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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연령의 인구를 분자로 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것

은 그 사회가 가진 인구학적 조건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지표일 뿐, 실제로 그 사회가 

지는 실질적인 부양의 부담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양비를 ‘경제활

동인구 대비 경제활동하지 않는 인구’2)로 정의하고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3) 

여기서는 주어진 인구구조 하에서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에 따라

서 ‘실질적인 부양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50년까지의 

실질적인 부양비 전망을 위해서 성․연령계층별 인구구조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가 제시한 바를 이용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구조와는 달리 장기적인 전망이 

불가능하므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해보기로 한다. 

2050년까지의 경제활동참가율에 관한 가정은 ［표 2]과 같이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A는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지속된다는 가정이다. 시나리오B는 청장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고, 청장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은 

증가하지만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감소한다는 시나리오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국

의 경험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가정하면 예상할 수 있는 경로이다. 시나리오C는 청장

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크게 증가시키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다른 선진국처

럼 감소하지 않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현재수준을 유지한다는 시나리오이다. 전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면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정책목표로 삼을 만한 시나리오이

다. 시나리오D는 모든 성․연령 계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한다는 가정이다. 상대

적으로 과소활용되고 있는 청장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선진국보다 이미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

도 추가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을 이끌어낸다는 시나리오로서,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현

실성은 높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2)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 만을 일컫는 개념

이므로 이 용어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경제활동하지 않는 인구’로 하였음.

3) 실질적인 부양비 = (전체인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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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별 전망

15-59세 60세 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4 

경제활동참가율
79.1 54.8 49.7 28.3

시나리오 A 현재대로 현재대로 현재대로 현재대로

시나리오 B 현재대로 증가 +3%p/10y 감소 +2%p/10y 감소 +2%p/10y

시나리오 C 현재대로 증가 +5%p/10y 현재대로 현재대로

시나리오 D 증가 +1.5%p/10y 증가 +5%p/10y 증가 +1.5%p/10y 증가 +2%p/10y

이러한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가정을 장래인구구조에 적용한 후 다시 

‘실질적인 부양비’를 추계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적

인 부양비’는 104로, 경제활동하는 인구 100명이 105명의 경제활동하지 않는 인구를 

부양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부양비는 2020년까지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 유소년층인구가 감소하고 청장년층 인구의 비중이 최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

문에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인다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선진국 모델의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전체적인 부양비는 2020

년까지는 오히려 낮아진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우리가 정책목표로 삼는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달성한다면 고령화가 이미 상당수준 진행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2030년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양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인구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연금이나 기타 소득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은 향후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7참조). 실질부양비로 계산했을 때,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경제활동인구 100인이 비경제활동노인 16.4명을 부양하는 

구조이다. 지금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이 수치는 2050년에 56.2까지 

증가할 것이다. 연금제도가 성숙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의 경험처럼 

조금씩 낮아진다면 205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00명이 65.5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

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현재 수

준에서 유지한다면 이 수치는 50수준까지만 다다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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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경제활동참가율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부양비  

[그림 7] 경제활동참가율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노인부양비 

이상과 같은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별 부양비 전망은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자체

가 가설적이고 대략적인 가정 하에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정교한 전망치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상적 실험의 의의는 고령화문제의 상당부분은 모

든 연령계층의 여성 및 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데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되어 돌봄의 공백이 생긴 결과로 저출산 현상이 나

타난다고 볼 때,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전통

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을 복원하려고 노력하는 길인데, 이러한 방법이 작동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다행히 그리 많지 않다. 

선진국에서 지금까지 취해온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결

합이다. 첫째는 자녀를 직접 양육할 부모로서의 권리를 지원하는 방식, 즉, ‘부모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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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방식이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돌봄노동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

상을 하게 되는데, 양육수당이나 주부임금의 개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지금까

지 여성이 담당해온 무급노동에 대하여 그 의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여성으로 하여

금 남편으로부터의 독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돌봄노동에 대하여 국가가 지불하는 댓가는 언제나 보잘 것 없었으며 따라서 이런 

수당에 의지해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희박해 보인다. 

둘째는 돌봄노동을 ‘탈가족화’하면서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

이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돌봄노동을 가족으로부터 떼어내어 시장화 또는 공공서

비스화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지원하게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선

진국이든지 이러한 길을 걸어왔는데, 이런 방식의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을 저임금 노

동자화하는데 기여했다는 비판이 있었다.4) 

필자는 후자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의 연구결과로 뒷

받침하고자 한다. [표 3]는 OECD 19개국의 15개년도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3]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효과 

 종속변수 합계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고용평등지표

노동시장 여성비 no effect (포함시키지 않음)

여성/남성 임금비 + +

여성 시간제 고용비율 - (포함시키지 않음)

   가족정책지표

가족수당 - -

보육서비스지출 + +

출산·부모휴가 no effect no effect

   기타변수(통제)

실업률, 적극적노농시장정책 

서비스업고용비중, 1인당GDP

실업률,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소극적노동시

장정책,자영업자비, 서비스업고용비중, 1인

당GDP

4) 이러한 유형화를 프레이저(Fraser 2000)의 대안적 젠더질서의 용어로 다시 이야기 해 보자면, 

돌봄노동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직접 양육권을 지원하는 것은 ‘돌봄제공자 동

격모형(Caregiver Parity model)'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을 임금노동자화 하면

서 돌봄노동은 탈가족화하는 방식은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형(universal breadwinner model)'

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성의 역할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공

히 돌봄노동과 임금노동을 공유하는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것을 프레이저는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 양육자 모형(universal caregiver model)'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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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도 출산율과는 뚜렷한 부의 관련성을 보인다.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이 높은 국

가일수록 출산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 발견

이다. 여성의 시간제근로 기회의 확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

책으로 언제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무급의 돌봄노동을 여전히 여성의 부담으로 남겨두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고, 

노동시장이나 가정에서 성평등을 확실하게 추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

표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간제근로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은 여성고용확대와 

출산장려의 어느 쪽으로도 성공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가족정책지표들의 출산율과의 관련성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보육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출은 보육지원정책 중에서도 가장 일관성 있게 출산율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

다. 저출산대책으로, 여성경제활동촉진 정책으로, 아동복지 정책으로, 그 어떤 측면에

서 보더라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아깝지 않은 정책

이다. 

그러나 전체 GDP에서 가족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예상과는 달리 출산율과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족수당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여성의 고용확대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상되었던 바와는 

달리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이 출산율의 증가로 귀결되지 않는 이유는, 세금에 의존하

여 국가가 지불하는 보상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미미할 수밖에 없어서 돌봄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

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결국 양육수당이나 주부임금에 의존하여 여성

의 경제적 독립을 기약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여성들이 이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충분한 유인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고용평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고, 돌봄노동에 대

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가치를 인정하려는 시도보다는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탈가족화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것이 분석결

과의 함의이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보상하고 부모권과 탈상품화를 강조하는 정책적 

패러다임보다 여성의 노동권을 강조하면서 고용평등과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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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

책적 패러다임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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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족 정책의 방향

  ▪ 최근 급락하는 출산율,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은 가족해체의 위기설, 혹은 가

족의 변화로 보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잔여적 의미에서 사후치

료적인 가족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혹은 사후 대책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광의의 의미를 지니는 보편주의적 가족정책을 시행해야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의 전략과 비전이 없이 개별부처차원의 대책으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족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

식하고 있음. 정부는 현재 가족 구성원의 돌봄(care)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두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신설을 결정하였고, 

2005년 6월 23일에 출범식을 하고, 가족정책 전담부서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여성가족부의 신설에  따라 가족정책의 가시

화에 대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첫째,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둘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가족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셋째, 지방

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에 대해 모

색하고자 함

  ▪ 출산율의 저하는 혼인율, 이혼율 등의 변동과 연관됨. 혼인율의 감소, 이혼율

의 증가는 1990년 이후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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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현상을 미리 경험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소자녀 

사회 도래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다각도에서 시도하였으며, 개념적 틀을 아래

와 같이 구성․제시하였음(Economic Planning Agency, 1992)

［표 1］ 저출산 원인에 대한 개념적 틀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 근본적인 사회변화 요인

저

출

산

미혼 및 

결혼연령 

상승

성비불균형 도시화,

사회의 성숙다양한 여가활동 기회 증가

독신생활의 편의성 증가 서비스산업 확대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 남녀평등기회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임금상승 실업

기혼여성

의 출산률 

저하

노후의 자녀에 대한 의존 감소
가사노동분담의 

어려움
핵가족화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 

증가
노동시간 증가

일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사회적 분위기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증가 생활환경의 미흡함

자녀교육비용 증가 입시문제

일과 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

  출처: Economic Planning Agency, Japanese Government(1992).

  ▪ 일본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결혼과 관련하여 크게 미혼 및 결혼연령의 상승

이라는 측면과 기혼여성의 출산율 저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자

녀양육비용 증가, 일과 자녀양육 병행의 어려움, 생활환경의 장애요인 등에서 

찾고 있음 

  ▪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주로 성비불균형,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의 증

가, 독신생활의 편의성 증가,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 및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에 그 원인을 찾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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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출산률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령인구비율의 증가와 아동인

구의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후의 자녀에 대한 의존감소, 자녀양육

에 대한 심리적 부담 증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증가, 자녀양육비용의 

증가, 그리고 일과 가정의 병행의 어려움을 들고 있음

․
□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환경변화는 가족은 재생산 및 

부양단위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욕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와 함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따라

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양의 국가부담(연금수급상의 문

제, 국가 경쟁력의 약화 문제)은 국가의 가족원 부양의 재정부담의 약화를 유

발할 가능성이 큼

  ▪ 한편 여성의 고학력화와 취업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공급측의 요인이나 여성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종의 확장 등 수요측의 요인이 결합하면서 결혼, 출산

과 연결되는 시점에서 많은 여성들이 긴 시간 동안 노동시간에 잔류하고 있

음(김혜경, 2004) 

  ▪ 기존에 가족 내에서 여성들이 전담해온 보호노동은 더 이상 여성 혼자의 몫

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환경적 변화가 이루어짐. 따라서 취업여성에게 이중적

으로 부과되는 가족 내 보호노동에 대한 부담은  가족정책 내에 여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됨(이진숙,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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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및 양육에 대한 대책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

물러 있다고 할 수 있음. 아동보호 및 양육정책이 보육에 집중되어 있을 뿐 

보다 다면적인 아동보호 및 양육정책과는 거리가 멈. 이를 젠더적 관점에서 

아동보호와 양육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더욱 더 그러함

  ▪ 한편 상당수의 노인이 본인 집에서 딸이나 며느리에게서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이나 요양원, 병원 등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수단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재

가노인복지서비스 등이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에게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됨(정재훈, 2003)

  ▪ 성인지적 가족정책의 핵심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단순한 국가의 아동에 대

한 보육지원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모성권과 밀접

히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기존의 정책입안 실행과정에서 이러

한 점들이 충분히 검토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직장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의 문구가 법률과 정책의 여러 조문과 내용에

는 제시되고 있지만, 그것이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여성의 노동권 보장에 근거

한 것인지 아니면 아동양육으로 대표되는 돌봄의 노동 주체로서 모성권 보호

의 측면에서 배치된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관한 분명한 제시가 없음(김인

숙, 2004) 

  ▪ 가족에 의한 부양을 강조하는 정책기조는 부양자에 의해서 적절한 부양을 받

을 수 없는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수많은 노인과 아동의 

일상적 삶을 위협하고 있음 

  ▪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증가는 그동안 여성의 성역할로 인정되었던, 아동 보호

의 부분에 있어서 공백을 가져 올 수 있고 이는 또한 아동의 양육과 보호의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과도한 교육 비용의 부담도 무시하지 못함. 이는 자

녀와 부모 세대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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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적 개입대상을 문제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보편주의적 가족정책의 확립이 필요함. 기혼여성의 취업증대와 인구의 

노령화가 가져온 가족 보호기능의 약화는 이제 어느 특정집단의 가족만이 아

닌 보편적인 가족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이진숙, 2004)

  ▪ 관점으로서 가족정책의 수립에 있어서의 가족책임주의의 극복과 복지부담의 

사회화 또는 가족과 제반 체계와의 파트너십이 요구됨. 가족은 복지를 책임질 

능력이 없고, 따라서 복지를 사적 책임으로 더 이상 방치하는 일은 이제 당위

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졌으며, 가족복지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확보하

는 방향에로의 발전이 필요할 것임. 이를 통해 가족권을 시민권적 권리로 향

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평등주의적 가치의 지향 속에서 가족의 관점과 성인지 관점의 결합

- 가족문제의 발생원인이 가족내의 취약한 구성원들에 대한 몰이해와 무배

려에 기인하는바 여성의 문제, 아동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현

실에 기반하는 가족정책의 발전전략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더 나아

가 아동을 비롯한 가족내 취약한 구성원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함

  ▪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 가족정책의 틀과 중점분야 확립

- 가족정책 전담부서의 업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가족정책 기본 틀의 수

립과 더불어 이에 따른 중점분야로 가족의 부양기능의 강화와 서비스 지

원, 노인 및 아동에 대한 돌봄 노동의 사회화, 가족의 갈등 예방 및 관리

를 위한 상담소 기능의 확대 등이 가족정책의 우선분야로 대두됨

-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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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임

- 가족정책의 방향의 일관성과 확립과 지체현상 극복을 위한 세부적 시행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족과 개인간의 안정성 혹은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임

  ▪ 가족정책의 통합적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가

족정책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함.

- 관점으로서 가족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양과 질, 그리고 평등에 가치를 둠

에 따라 여성정책과의 연관성은 매우 긴밀함. 따라서 가족정책의 시행, 평

가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함. 그러한 

점에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은 어느 정책보다도 더욱 긴밀한 연계를 가져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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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여성․가족정책의 방향

정책목표 세부정책 제도적․정책적 시책 가족정책 세부 사업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책임성

․가족의 

양육지원
․아동보육 정책

․다양한 아동보육 시설의 확대

․다양한 보육비용의 사회화

․직장내 아동보육시설 장려

․아동, 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정비

․직장내 아동보육시설 의무화

․가족의 부양 

부담 지원

․간병과 수발노 동의 

사회화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노인 요양 서비스 확대

․방문 간호서비스 활성화 

․가정봉사원 부담금 정부 보조

․간병수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유급 

간호휴가제 도입

․가족봉사원에 대한 비용의 국가 분담

가족의 

관여 및 

상호

의존성

․가정과 직장의 

양립

․육아휴직제

․가족친화적 

노동정책

․배우자의 출산 간호휴가제도 현실화

․육아휴직기간과 아동 연령 연장과 유급 육아 

휴직제 도입

․이동보육비용의 사회화

․근로시간 연동제 도입

기타 ․인구정책
․저출산 고령화 에 

대한 정책

․출산비용,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

․근로연령의 연장

  ▪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분권정책임. 

- 분권화는 국가의 권력이 하나의 조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단위에 분점시키는 수직적 권력분점의 원리임. 

- 지방분권은 국가의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정치조직원리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역할의 중점이 

주어지도록 하는 역할배분의 원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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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정부의 분권정책의 필요성으로는 

    ① 21세기의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국가운영 방식이 과거 통치에서 협치, 관치

에서 민간, 중앙에서 지방, 소외에서 참여로 방향 전환을 하고, 

    ② 세계화에 따른 국가․지방간 역할배분의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가의 

매개 없이 지방이 직접 세계를 대면하고, 지역중심의 생활안전망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것임. 

    ③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방분권이 시대적 명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임. 즉, 

중앙집권의 비효율성 노정, 중앙정부 과부하 현상이 초래되었고, 지식정보

의 공유, 주체성과 책임성 확립, 개성과 다양성 발현에 기초한 분권형 국가

운영을 요구된데서 비롯된 것임. 현 정부의 지방분권은 국가운영을 분권ㆍ

분업형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사결정

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이와 관련된 지방의 가족정책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임. 즉, 지방

자치단체장의 역량이나 선택에 따라 가족정책에 대한 예산이 급감될 우려가 

있음.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들은 상위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가

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타 정책수행에 급급할 것으로 보임.

  ▪ 실제, 아직까지 지방의 가족정책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선거를 통

하여 당선되는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하여 표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큰 경제부

문만 신경을 쓸 경우 가족정책은 낙후 될 전망이라는 점임.

  ▪ 가족정책은 정책수혜자를 고려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함. 그

러나 아직까지 지자체 가족정책의 현실은 지역의 실정에 맞기보다는 중앙의 

실행단위로서의 역할에 치중해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중앙에서 수립된 가족

정책 조차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등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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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90%는 보육서비스에 치중되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지방정부의 여

성가족정책 예산이 전체의 2-3%선에 머물고 있으며, 전체 여성가족정책 예산

의 50%이상을 국고보조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지역 여성가족정

책의 실정임.

  ▪ 결국 지자체 여성가족정책이 중앙부서의 사업지침시달 및 예산배정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제한된 사업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음. 이러한 현실적 기반 하에서 여성가족정책이 지자체의 

자율권에 맡겨졌을 때 그 입지는 더욱 축소되어질 위험이 큼.

  ▪ 기본적으로 출산은 개인의 결정권이지만, 이를 장려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즉 자녀양육을 즐거움과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의 조성과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 구축, 교육비 비용부담을 감

소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교육비용 부담 감소), 가족의 역할 재정립, 가

사에 배우자, 자녀 모두 참여하고 협력하는 가정생활 등을 대안으로 제시되어

야 함. 이와 같이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변화의 거시적인 측면과 아울러 개인

의 행위변화와 관련된 요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함. 그러나 아

직 우리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며 다양한 요인

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 또한 매우 부족함.  

  ▪ 아동보육정책의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아동보육 시설의 확대, 다양한 보육

비용의 사회화, 직장내 아동보육시설 장려,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정비, 직장내 아동보육시설 의무화 등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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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의 부양부담 지원 방안으로는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노인 요양 서비스 

확대, 방문 간호서비스 활성화, 가정봉사원 부담금 정부 보조, 간병수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유급 간호휴가제 도입, 가족봉사원에 대한 비용의 국가 

분담이 포함될 수 있음.

  ▪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배우자의 출산 간호휴가제도 현

실화, 육아휴직기간과 아동 연령 연장과 유급 육아 휴직제 도입, 이동보육비

용의 사회화, 근로시간 연동제 도입 등이 있을 수 있음.

․
  ▪ 세부사업으로는 출산비용,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과 근로연령의 연장을 

들 수 있음.

  ▪ 예산의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방안 모색이 시급함. 구체적으로 지자체 합동

평가 항목에 여성정책 예산 증감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예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특수사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

체의 민간단체와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61

김원홍․변화순․이상원․문미경․김미경(2004), ｢지자체 성주류화 기반분석 및 여성부와의 

연계방안｣, 여성부.

김혜경(2003). ｢가족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 신정부 여성정책의 추진방향과 중점과제.

______(2004). “돌봄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쟁점: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한

국여성학 제 20권 2호.

변화순․김현주․송다영․이진숙․김영란(2000b). ｢가족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정책 

과제개발｣. 여성특별위원회. 미간행.

변화순(2004). “관점으로서 가족정책이란 무엇인가”. ｢가족과 차이｣. 2004년도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가족학회.

변화순․최윤정(2004). ｢가족정책의 방향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송다영(2004). “가족부양의 쟁점과 방향모색”. ｢가족정책의 새로운 틀짜기를 제안한다｣. 

‘일․가족 함께’ 성평등 가조정책 마련을 우한 연속토론회2.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진숙(2004). “가족정책의 방향성과 통합적인 시행방안”. ｢가족정책의 방향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김혜경․이진숙․김현주․장화경(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외(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여성부.

정재훈(2003). ｢돌봄노동: 노인․장애가족원 보호와 수발｣.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여성부.

Economic Planning Agency, Japanese Government(1992), "The Arrival of the 

Society with a Small Number of Children", Annual Report on the National Life for 

Fiscal 1992. 



저출산저출산 ··고령화문제에고령화문제에 대한대한 서울시정책에서울시정책에 대한대한 제언제언



65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제언

2004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1.16을 기록하면서 저출산의 문제는 이제 우리사회에

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 현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현상의 영향이 사회 전반에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또

한 저출산의 정도의 변화 역시 급격할 뿐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역시 매우 급격히 

일어나고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일 또한 시급해진 실정이

다. 그러나 현재의 시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회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들

이 그다지 빠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긴급한 시점에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나 사회에 미칠 저출산의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문제해결 방법

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과 같은 연구와 토론의 기회는 

매우 의미 있고 시기적절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국가에서는 저출산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해결책 중 하나로 보육제도의 확충, 보육에 대한 사회

적 책임성의 강조 등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다지 큰 효과가 있

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

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깊은 분석과 대안 제언을 통해 실제로 가치 있

는 정책제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왜 보육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고 세 자녀 가정에 대한 보육기회

의 우선 제공이나 자녀 출산 시 수당 지급,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등과 같은 사업 시

행에도 불구하고 출산력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한

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통해 이 문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한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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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제도의 보완을 통해 출산력 증가를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해결책이

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사회가 이를 함께 책임지기 위한 여러 가지 노

력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몇 나라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음은 이미 최문경 교

수님의 발표에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2005년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영유아보육

법에서도 이미 사회의 보육의 책임성, 그리고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의 중요

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만 5세아 무상 보육

의 실시”,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보육수당의 지급”, 그리고 “취약보육에 대한 국

가지원시설의 책임 강조” 등과 같은 내용을  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05년 신

입원아 모집부터는 세 자녀 가정에 대한 보육기회의 우선 제공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보육의 현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제도 보완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

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보다 파격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정

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 예로 세 자녀 가정에 대한 보육시설 우선순위 입소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제목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정책의 실행으로 

혜택을 받은 가정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입소순위에서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입소순위는 영세민 가정이나, 모자 가정 등에 대한 순위보다 뒤에 놓여져서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입소순위에 대한 우선권

을 파격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둘째, 보육제도의 개선과 보완만으로는 정책의 성공을 예언하기 어렵다.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보육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신세대 부모가 다출산을 선택한다고 

예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신세대의 가치관은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신세대 부

모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자아실현이다. 보육제도를 확충하고 수를 증가시킨다

고 해도 신세대 부모가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신세대 부모의 자녀 출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여성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다. 최 

교수님의 원고 4쪽을 살펴보면 프랑스,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에서 지급하는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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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에게 3년 

동안 340유로를 매달 지급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기간동안의 엄마의 수입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근본에는 

아이를 키운 3년 후, 여성은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전

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여성의 출산 후 휴가를 선택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출산 휴가 후, 과연 여성이 현재의 위치에서 직업을 다

시 가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다자녀를 선택할 수 있을까? 여성들이 산후 휴가 후 자기 성취를 지속

적으로 할 수 있고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우선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사회가 책임진다고 하는 자녀 양육의 비용은 단순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

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아이를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일은 매우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수준이나 계획하고 있는 지원 수준은 

좋은 보육을 보장할 만한, 그리고 부모들이 사교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

한 정도인지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국가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를 생각하면 보육

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인 것 같기도 하다. 국가가 이미 최선

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 정도의 재정적 지원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보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

설, 그리고 학교, 뿐 만 아니라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돈이 드는 일이다. 

또한 모든 일을 국가가 담당할 수 없다. 적절한 양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돈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돈을 쓰기 보다

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나 제도 개선이나 다양한 부모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에서의 투자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를 출산

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68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

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저출산의 문제는 어떻게 관련지어지며 시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인가? 언제쯤부터 서울특별시에 저출산의 문제가 나타날

까? 

국가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아동인구의 감소와 그로 인한 학교의 유휴교실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서울에서의 아동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면 반대의 

현상이 존재한다. 주택지가 재건축되는 경우, 인구의 증가로 인한 교실의 부족과 학

습 환경의 악화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기를 낳았는데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의 상담 전화도 매일 걸려온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서울시에서 유

휴 교실을 이용할 것을 계획하기 보다는 열악한 아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좀더 많은 학교를 설립하고,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생각해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아동인구가 줄어드

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

어들었음을 의미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저출산의 문제는 전체 국가의 문제이고 서울시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무심

하게 지나칠 수는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서울시 역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해야 하는 정책과 함

께 서울시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정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이중성에 직면한 것

으로 판단된다. 앞으로의 인구문제와 관련된 보육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서울시는 가장 먼저 정확하고 세밀하게 미래의 변화상을 예측을 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본통계가 필수적이다. 다른 시와는 달리 서울

특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자료는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통계가 사용되든 

관계는 없지만, 정확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자녀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현재 결혼하고 가정을 구성하여 살기위해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별히 보육과 관련지어 보면, 아동의 양육 실태나 환경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육의 직접 수혜자이며 이용자인 학부모의 보육에 대한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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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현재의 이용 상황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앞으로의 보육 정책은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이라도 할 수 있

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조차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 시민들이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서울시만

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시부터라도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

적인 조사가 있어야 효율적인 정책마련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 양육지원에 대한 개념을 좀더 포괄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보면 아동의 양육을 지원함에 있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질적인 면

을 지원만 하면 저출산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논

리이다. 

보육에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함께 생각하여야 한다. 하나는 아동의 인권의 관

점에서 모든 아동에게 질 좋은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

는 아동의 잘 자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정의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측면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질 높은 보육시설이 확충되고 무상보육 등과 같은  정책,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누구나 좋은 보육을 실행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된

다. 지금의 수많은 정책들은 이와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

정이다. 젊은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양육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육에서의 문제들, 적절한 보육시설 선택 등과 같은 문제에서 

정보를 얻고 싶어 하고 누군가와 상담하고 싶어 한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경제

적으로도 어렵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 

예를 들면, 결혼 후, 임신과 관련된 정보에서부터 시작하여 산전관리, 그리고 출산

과 관련된 두려움의 해결, 육아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원을 위한 또 다른 정부의 기관을 만들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울시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

적, 사적 기관들이 이미 존재한다. 많은 문화센터, 정보센터, 구청에서의 주민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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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여성단체 등 다양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시는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재의 기관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세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하면 된다. 

또 각 기관들이 협력적인 네트워킹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하고 역할을 분

담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일정 부분 경제

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 제공자로 보다 양육 경험이 풍

부한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매우 넓은 

지역이고 다양한 직업과 가정 형편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 가지의 획일화된 정책만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역적 차이, 다양한 시민의 요구가 모두 존중될 수 있는 정책을 만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과 재정의 지원 역시 획일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때때로 “형평성”을 이유로 

획일화된 제도를 많이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제는 형평성이란 말의 뜻을 좀더 광범

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획일적인 균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개인적 특성, 

형편, 그리고 다양성을 포괄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배경과 관계없이 요구를 충족

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야 지원이 

먼저 필요한 곳은 먼저 지원할 수 있고 도움이 더 필요한 곳은 더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은 우리들의 미래이다. 과거에 국가의 존립 위기가 닥쳤던 1900년대 초, 우리

의 많은 선각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아동에게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물려줄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아동에 대

한 교육사업 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아동을 생산하도록 제도

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자녀를 생산하여 한 인격체로 키워내는 일은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직면하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간관계들과 같은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투자가 

요구되는 인내와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과정이다. 

아직은 국가가 아동 양육의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기초적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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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자

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초보 부모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의 정책이 함께 한다면 저출산의 문제 해결

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출산과저출산과 고령사회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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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사회

발표자의 현재 및 향후 인구학적 분석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2000년부터 

0-14세의 유년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때 태어난 아이들이 노인이 되는 

2060년부터는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인구학적 전망에도 관심을 가

져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때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면(이는 유

년인구가 계속 줄어들었다는 반증이므로)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갖고 올 것이다. 어

떻든 국제사회에서 인구경쟁력의 측면에서도 적정비율의 생산가능인구 유지는 절대

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노인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출산장려정책(저소득층 

위주의 육아/보육 지원 확대를 포함하여)을 주장하기 보다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소외계층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출산장려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

지만 단기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의 증가는 장기적으

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해결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득, 사회적 역할, 그리

고 장기요양서비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같이 섞

어 놓으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저출산 ‧ 고령사

회기본법)에는 혼합되어 있다 해도 제도운영에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소득보장은 노령연금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령자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과제에서 고령자를 50세 이상으로 보게 되면 기업은 보다 나이가 적은 사

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고용시장에서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법률(고령자고용촉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55세의 준고령자 혹은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구분하여 60세 혹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별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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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조기퇴직자와 정년퇴직자와는 고용에 관한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

다 더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 유리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70세 이하를 조기퇴직자로 보고 그들을 고용 대

상의 인력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 

개발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 이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에 의

해 가능하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해 보다 다양하게 촉진자

(facilitator), 조정자(coordinator), 관리자(administrator)의 기능을 해야 한다. 현재 이

를 위해 설립되어 있는 노인인력운영센터는 가칭 ‘노인인력개발공단’으로 확대 개편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역할 수행은 경제적 은퇴가 사회적 은퇴와 동의어가 되어버린 우리나라 사

회에서는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이다. 소득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소득이 없다 

해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의 수행은 노년기 삶의 질의 핵심요소이다. 발표내용

에도 있듯이 교육 ‧ 노동 ‧ 여가선용의 기회가 노년기에도 유연성 있게 유지되는 ‘열

린사회’(그렇지 못하면 ‘닫힌 사회’라 부름)로 가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탄력적 임금제도의 도입, 

자원봉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요양보장제도(최근 ‘노인수발보장제도’로 명칭을 바꾸었음; 사실 이 제도는 차

기 정부의 과제임)의 도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지만, 이 제도가 서구

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요양시설서비스를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의 孝 사상을 유지하고 인간의 마지막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재가서비스를 강조

할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의 문제와 함께 

어느 것이 主이고 어느 것이 從이 되어야 하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 있으므로 적절한 수의 요양시설을 확충할 필요는 있겠

지만, 그렇다고 재가서비스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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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서울시의 대책

  ▪ 최근의 초(超)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옴.

  ▪ 출산력 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지역 간 출산율 비교임.

  ▪ 아직 최근 출산율에 대한 지역 간 비교는 국내에서 발표된 바 없음.

  ▪ 현재 지역 별 출산장려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출산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정책 마련에 선행하여야 하여야 함.

  ▪ 고령화의 문제 역시 지역 별 현황이나 대응책이 같을 수 없음.

  ▪ 서울시 혹은 그 보다 작은 지역 수준에서의 분석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큼.

  ▪ 출산력 정책의 중요성은 반드시 존재함.

  ▪ 하지만 출산력 정책의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거나 거의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서울시의 출산정책을 포함한 인구정책의 국가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서울시 

내부의 인구 문제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요구됨.

  ▪ 출산과 관련한 서울문화 형성의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진행된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조사에 의하면(연구책임자: 김해중 

교수),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35만 건의 인공임신중절이 매년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작년 총 출생아 수가 약 48만여 명이었음을 고려하면 그 비율이 약 

1:0.73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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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임신중절은 인구학에서 출산을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근접요인들 중 하나

로서 합계출산율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됨.

  ▪ 약 42%가 미혼, 약 58%가 기혼

  ▪ 미혼의 절대 다수 (90%이상)는 “미혼이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을 택함.

  ▪ 기혼의 절대 다수 (70%이상)는 “자녀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을 

택함.

  ▪ 미혼의 인공임신중절이 사라진다면 출산력은 상승할 것인가?

  ▪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제도와 법률적인 해석에서의 변

화보다는 미혼출산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이 과연 가능한가로부터 

찾을 수 있음.




